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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 및 급여 정보 
(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 PPRI) 
네트워크 지표



 의약품 가격 및 급여 정보(Pharmaceutical Pricing 
and Reimbursement Information, PPRI)는 
50개국의 약 70개 기관이 참여하는 WHO 산하 약가 
제도 및 정책 관련 국제 교류 네트워크임

 PPRI는 국제 약가 정책과 급여 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의 정책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국가별 약가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과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하여 PPRI 네트워크 국가들의 혁신적인 정책 도입을 지원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PPRI 네트워크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매년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2023년 인공눈물(성분명: 히알루론산) 재평가 정책 수립을 위해 PPRI 
네트워크 서베이를 활용하여 국가별 급여 관리 사례 조사를 수행함

 이 글에서는 PPRI에서 약가 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와 최근 개발된 
PPRI 지표 대시보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들어가며



PPRI 지표

 국제 의약품 가격·급여 제도 평가 및 비교를 
위한 표준화 체계 지표(50개국 대상 60개 
이상) 개발

 가격 규제 여부, 급여의약품 목록 여부, 본인 
부담금 등 기본적인 의약품 가격·급여 제도 
뿐만 아니라 가격 규제 방식 및 종류, 외부 
가격 참조 방법론, 가격 투명성, 세금 및 추가 
비용 등 지표 확대 및 세분화

 신약 도입 및 혁신 의약품의 시장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혁신 관련 지표와 환자 접근성과 
치료 결과를 평하는 환자 중심 지표 등 신규 
지표 도입

가격규제(Price Regulation)

• 가격규제 여부	 • 가격 설정 방법
• 의약품 가격 통제 범위	 • 규제되는 가격 유형

외부 가격 참조(External Price Referencing)

• 외부 가격 참조 사용 여부	 • 외부 가격 참조에 따른 기준 가격 결정 방법론
• 참조 국가 수	 • 외부 가격 참조 범위(해당 분야)

급여율(Reimbursement Rates)

• 일반적 급여율	 • 특정 환자 그룹에 대한 급여율
• 외래환자 부문 의약품 급여율	 • 입원환자 부분 의약품 급여율

제네릭/동등생물의약품 대체조제(Generic & Biosimilar)

• 바이오시밀러 약물 대체조제	 • 제네릭 대체조제

참고 가격 시스템(Reference Price System)

• 참고 가격 시스템 여부	 • 참조 그룹 클러스터
• 기준 가격 계산 방법

가격협상(Managed-Entry Agreement, MEA)

• MEA 체결 국가	 • 입원 및 외래 부문의 의약품에 대한 MEA 체결 여부
• MEA 유형(재무 기반/성과 기반)	 • 체결된 MEA 수

수평탐색 & 의료기술평가(Horizon Scanning & HTA)

• 수평탐색 시행 여부	 • 의료기술평가 시행 여부

가치 기반 가격 책정(Value-based Pricing)

• 가치 기반 가격 책정 여부

[그림 1] PPRI 지표 분류



PPRI 지표 대시보드

 각국의 의약품 가격 및 급여 제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공유 플랫폼

 국제 의약품 정책 동향 실시간 정보 제공과 각 국가 정책 의사 결정 지원

 국제 의약품 정책 동향에 대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국가지도, 그래프, 표) 
기반 결과 추출

 정책 변화, 시장 동향, 국가 간 데이터 비교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업데이트 진행

Category # of 
countries Name of country

All medicines 14
Albania, Belgium, Brazil, Egypt, Greece, Israel, Kosovo, 
Lithuania, Luxembourg, Netherlands, Republic of 
Moldova, Republic of Serbia, Saudi Arabia, Turkey

Reimbursable medicines 22

Australia, Czech Republic,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Hungary, Ireland, Italy, Kazakhstan, Latvia, 
Malta, Poland, Republic of Korea,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Ukrain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rescription-only 
medicines 8 Bulgaria, Croatia, Iceland, North Macedonia, Norway, 

Portugal, Republic of Cyprus, Romania

Other groups of medicines 
(e.g. EML medicines or 

limitations by sector)
4

Austria, Canada, Denmark, Kyrgyzstan

No medicines under price 
regulation 2 Armenia, Singapore

No information available 0 -

This indicator describes for which medicines public authorities in the PPRI countries regulate the price. 
Please note that this does not address regulation of add-ons in the supply chain

Indicator Countries1.1 Scope of price control for medicines All countries2023

Not PPRI member country
Reimbursable medicines
Other groups of medicines
No information available

All medicines
Prescription-only medicines
No medicines under price regulation

Definition

[그림 2] PPRI 지표 대시보드(의약품 통제범위 지표 결과)
자료: PPRI Indicators Dashboard. Accessible online: https://ppriindicators.goeg.at. (재구성)



나가며

 PPRI 네트워크는 각 국가의 약가 및 급여 정책 담당자, 연구자들이 국제적인 정책 비교를 통해 
자국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최근 개발된 PPRI 대시보드는 회원국들의 의약품 가격 및 급여 제도 관련 정보를 회원국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국의 의약품 가격 및 급여 제도 정보의 실시간 접근성 및 활용성을 향상시킨 데 
큰 의의가 있음

 우리나라와 같이 비유럽권 국가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PPRI 대시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정보를 탐색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음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익침해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신고자 

변호사 선임

위원회 신고 접수 
(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국번없이 1398 또는 110상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